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예산군,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입법예고 … 면적 88% 보상 마무리

충남 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보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군은 신소재산단 조성의 전제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9월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청 직원 3명, 주민 4명, 전문가 6명, 환경단체 2명 등 모두

16명의 위촉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관련 민원 등을

다루게 되며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군수에게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단지 보상작업도 속도를 내 현재 74가구 중 43가구, 면적으로는 83%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12월께 산단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군은 보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 일대에 조성이 추진되는 신소재산단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인접한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들며 8월 산단 조성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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